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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일본국은 다음 세대를 담당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줌으로써 아시아 제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

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작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는 한, 일

본국은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국 정부는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사 날조를 시정하도

록 조치하고, 최소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를 요구한 1982년 일본국 문부과학상 담화에 충실하게 검정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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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국의 정계·교육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는 전전(戰

前) 일본국의 굴절된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을 상기하여 일본국의

다음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일본

국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문호개방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공식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국 ‘천황’호칭을 재고할 것을 우리는 촉

구한다.

4. 한일의원연맹은 일본국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

급합동회의를 조속히 소집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의원연맹의 친교활동을 중단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5. 아시아 여러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국의 시대착오적

인 역사왜곡 움직임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우

리는 기대한다.

제안이유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들이 과거

사를 일제히 축소 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본국의 특정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

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

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국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국의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던 1998년 ‘한일 파트너

쉽 공동선언’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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